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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보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범죄피해
자, 사회 부적응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부족
한 일손을 채워주는 상호 부조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농업의 산업적 측
면에서 중시하는 생산성과 대외경쟁력 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
의 농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농업은 농업에 복지와 고용
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농업이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의 실천과제로
선정되면서 사회적 농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 농업은
10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성공한 실천적 모델도 갖추지 못했고 또한 오랜 논의를
통한 이론적 토대조차 형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비록 인위적이고 순리에서
다소 벗어난듯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이론적 토대와 실체적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이 사회적 농업활동의 지원 대상을 ‘사회적 농장’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농업의 초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농업활동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적정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이 농장을 토대로 한 사회적 농업
영위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농업경영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법이 정한 사회적 농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농지법｣상 농지 소유
가 가능한지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들 단체의 농지소유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겠다.

주제어 : 사회적 농업, 사회적 경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촌의 공익적 기능,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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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적 농업이란 용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이다. 대

신 관광농업, 치유농업, 6차산업화 등 다른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같은 개

념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농업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들이 있으므로 일종의 사회적 농업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1)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보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범죄피

해자, 사회 부적응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

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지

역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상호 부조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농업

의 산업적 측면에서 중시하는 생산성과 대외경쟁력 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

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농업은

농업에 복지와 고용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농업’

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진행 중이다.2) 아직 관련법이 제

정되지 않아 시범사업의 형태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3)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관련 실태조사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

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사

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1) 경북 경산의 뜨락 원예치료센터,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아토피 안심마을, 경북 영주시 아
지동 국립녹색농업치유단지, 산림청의 치유의 숲과 치유단지 및 치유마을 등이 다양한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치유농업의 대상으로 노인과 초등학생 및 성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재소자, 중독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임송수, 임지은, “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KREI 현안분석｣제2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1.6., 7쪽.

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하에 5대 국
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사회적
농업은 81번째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
분에 속해있는 과제이다. http://www.evaluation. go.kr/psec/np/np_2_1_2.jsp (방문일자
2019.9.20.)

3)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에 9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예산(378백만원, 60백만원/개소, 국고 70%․ 지
방비 30% 보조)을 지원하였다. “농업으로 지역돌봄․일자리․교육 등 농촌 문제 해결”, 농
림축산식품부, 2018.5.1. 보도자료 참조.

http://www.evaluation.go.kr/psec/np/np_2_1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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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삼고 있다. 시범사업의 지원유형은 교육․돌봄․고용 세 가지 유형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유형은 장애인, 아동, 학생,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증진, 재활, 사회성 향상, 자립 등을 위한 농작물 생산과정

체험, 기술교육, 농업 실습 등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돌봄 유형은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요양, 보호, 재활 활동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

는 유형이다. 고용유형은 장애인, 노인, 실업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

로 농업 활동의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사회적 농업 농장 또는 타

농장에 유급고용을 창출하는 유형이다.4)

사회적 농업은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는 장애인, 요양병원이 아닌 내 고

향․내 집에서 여생을 살고 싶어 하는 노인, 일자리가 없어 농촌을 떠나는 청

년과 기반이 없어 농촌에 정착하기 어려운 청년, 그 외에 다문화․범죄피해자
등 우리 주변에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과 교육, 일자리를 제공

해주는 농업적 실천이다. 즉 사회적 농업은 지역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농업을 통해 해결하고 자 하는 활동이며, 생산성과 같이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

하는 농업이 아닌 ‘사람중심의 농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 법령이 없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

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4를 근거로 시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명시적 지원규정으로 볼 수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

는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근거법령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에 사회적

농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농업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농업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농장 및 참여자들에 대한 다양한 분야가 연

계된 제도적 지원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27일｢사회적 농업 육
성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5) 

본고는 사회적 농업의 의의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법안의 내용가운데 주목할 것은 사회적 농

업활동의 지원 대상을 ‘사회적 농장’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구성된 농업경

영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농업의 초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농업활동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적

정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한6) 사회적 경제조

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2018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2018.2, 참조.

5)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2018.12.27. 발의, 의안번호 17781)

6) 여러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 가운데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한’ 으로 한정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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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체 및 비영리법인이 농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영위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결국 농업경영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법

이 정한 사회적 농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농지법｣상 농지 소유가 가능한지

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들 단체의 농지소유 가능성을 중심으

로 고찰해보겠다.7)

Ⅱ. 사회적 농업의 의의 및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개관
1. 사회적 농업의 배경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사실 사회적 농업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 경제적 기조는 사

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농업․농촌분야에서 농촌사회의 유지․발전과 지역사회

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농업의 출

현을 도운 사회적 경제 역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경제체제이다.8) 

유는 사회적 농업활동의 외견 자체가 ‘농업활동’이고, 사회적 농업활동의 목적이 취약계층
의 복지제공과 더불어 농촌 등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고령화 및 이농으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농업․농촌으로부터의 이탈 및 이로 인한 농촌사회의 붕괴 등 여러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서 제안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한정하였다. 

7) 농지의 이용은 ‘소유’와 ‘임대차 및 사용대차’ 로 구분할 수 있으나, 농지 소유가 되면 농지
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는 농지소유를 기반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이하에서는 농지이용
의 기본적인 형태인 농지소유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8)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온라인상에서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혼합 경제 및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 때문에 ‘사람 중심의 경제’라
고도 불린다.” 위키백과 검색(검색일 2019.7.31.) 한편, 국회에 3건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계류 중인데, 법안별로 각각 사회적 경제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분
강병원의원안

(발의일 2019.3.6.)
유승민의원안

(발의일2016.10.11.)
윤호중의원안

(발의일2016.8.17.)

사회적
경제 
정의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와 협
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 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 통합과 공동
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
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
든 경제적 활동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
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
혁신과 자발적인 참여
를 바탕으로 사회서비
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
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
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
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
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
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
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방문일자 20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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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애초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한 불어권 지역에

서 사용되던 개념이었으나, 차츰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조직형태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 발전전략, 특히 지역개발전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사회적 경제가 공식적으로 인정과 관심을 받게 되었다. EU 뿐만

아니라 OECD 에서도 지역경제와 고용촉진(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발전과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혁

신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한 개념정의와 분석, 그리고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9)

특히 2009년 2월 EU의회는 89%의 찬성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 

2008/2250(INI))’를 채택하였다.10) 핵심 내용은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모델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새로운 모

델은 다름 아닌 사회적 경제이고, 이는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

는데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 성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밝히

고 있다. EU가 1990년대부터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이유는 복지국

가 정책만으로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부

터이다. 나아가 세계화에 따른 개방 압력과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투자 축소

와 생산성 저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추세에 맞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 받게 된 것이다.11)

우리의 경우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중심을 이뤄온 대기업 중심의 시장경

제체제가 세계 유래가 없는 초고속 성장이라는 값진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초고속 성장은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피

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 요소를 낳았고,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

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경제체제와

 9) 김종호, “사회적 기업 개념의 범주화에 대한 법적 담론”, ｢법학논고｣ 제4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8, 139쪽.

10) 이 결의문은 7개 항목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General remarks, 2. Recognising the concept of the social economy, 3. Legal 

recognition: European statutes for associations, foundations and mutual societies, 4. 

Statistical recognition, 5. Recognition as a social partner, 6. The social economy as a 

key operator for fulfilling the Lisbon Strategy objectives, 7. Resources needed to 

achieve the objectives 

http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c8b497b7-c360-4f61-8cfc

-553324610673/language-en (방문일자 2019.9.20.)

11) 김종호, 위의 논문, 1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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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2014년 이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사

회적 경제관련 법안의 발의도 이루어졌다.12) 이는 사회적 경제를 우리 헌법에

서 정하고 있는 경제체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2. 사회적 농업의 의의

사회적 농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아직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

회적 농업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유럽 전역의 농업과 농촌 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연대(solidarity), 사회적 지원(social assistance) 및 사

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촉진하는 경험을 발전시켜 왔다. 사회적 농업이

라는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기원했다. 주로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활발했던 사회

적 협동조합 실천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5

년에는 이탈리아 농촌 지역에 571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업이나 축산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런 실천을 두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일컫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은 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된 일종의 운동이었는데, 농촌에

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의 목표를 사회적 목적(social ends)에 부합하게 만듦

으로써 다기능 농업 활동을 강조하려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퍼져나갔다.13)

이후 사회적 농업은 2006년 5월부터 30개월 동안 수행한 ‘SoFar 연구 프로

젝트’에서 보다 구체화 되고 프로그램화 된다. "So Far"는 EU 위원회의 자금

지원을 받는 다국가간 구체적인 지원 활동(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6차 기

본 프로그램)으로 그것은 "사회적/돌봄 농업"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환경의 건

설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프로젝트에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벨

기에, 프랑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등 7개 국가출신 2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

하였고, 국가별로 사회적 농업의 발전 과정과 실천 사례를 연구하여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이 가지는 의의를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였다.14) 이 프로그램을

12)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이라 불리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윤호중의원안, 2016.8.17.), 유
승민의원안, 2016.10.1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서형수의원안, 

2016.8.16.),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김경수의원안, 

2016.8.17.)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13) 김정섭, 안석, 이정해, 김경인,｢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방향｣, 정책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9,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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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면서 SoFar 프로젝트 팀은 사회적 농업(돌봄 농업 또는 녹색 돌봄)을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disadvantaged people)의 재활과 보살핌을 촉진

하고 또는 계약 능력이 낮은(low contractual capacity)사람들과의 통합을 지향

하는 농업 관행”으로 정의하였다.15) 여기서 ‘불이익한 사람들’이란 아동, 고령

자 등 불리한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가리키고, ‘계약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정

신적․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민자 등 온전한 고용계약

을 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회적 농업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요소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전

제로 공공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 통합,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창출의 기능

수행 4가지를 들 수 있다.

공공의 건강은 질병 치유와 건강 회복 등의 직접적인 혜택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육과 훈련은 영농활동을 통해 사회

생활 및 복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영농 창업을 하거나 사회로의 복

귀를 돕는다. 사회통합은 경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사람들과 관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 창출은 사회적 농업활동

을 통한 결과로서 오늘날 농업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일손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시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16)

이런 맥락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농업이 현 정부 100대 국정

과제중 하나의 실천과제로 선정되면서 사회적 농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유럽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실천적 농업형태로 지역과 민간에서 자생적

형태로 발전해 정부정책과 국가 간(EU차원 정책) 연대로 발전해 왔다. 이와

달리 우리의 사회적 농업은 10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성공한 실천적 모델의

부재와 오랜 논의를 통한 이론적 토대조차 형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비록

인위적이고 순리에서 다소 벗어난듯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이론적 토대와 실체

적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농업

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14) http://sofar.unipi.it/ (방문일자 2019.9.2.)

15)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may speak of social farming (or ‘care farming’ or ‘green care’) to describe those 

farming practices aimed at promoting disadvantaged people’s rehabilitation and care 

and/or towards the integration of people with ‘low contractual capacity’ (i.e.: 

psychophysical disabilities, convicts, drug addicts, minors, emigrants). 

http://sofar.unipi.it/index.htm (방문일자 2019.9.2.)

16) 임송수, 임지은, “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KREI 현안분석｣제26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17.1.6., 2쪽 참조.

http://sofar.unipi.it/
http://sofar.unipi.it/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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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의 개관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은 장(章) 구분 없이 총 1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1) 목적과 정의

보통 법률이 제정될 때 맨 먼저 이 법은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밝히게 된다. 본 법안도 제1

조에서 본 법의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을 활용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적

농업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과정상 목적으로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제정된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법은 제1조에서 “헌법 제117조 제2항에서 명시한 원칙과 지역책임

에 따라 국내의 농촌 및 소외 지역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적절하고 균일하

게 접근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다기능 측

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회 고용 등을

반영하는 사회적 농업을 장려함”을 본 법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7)

최근 들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18)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종래

17) ｢L. 18 agosto 2015, n. 141.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Art. 1. 

Finalità 

18)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의 존재와 개념을 둘러싼 논의는 1980년대부터 촉
발되었다. 개별국가별로 다양하게 논의되던 것이 1992년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리우선
언’을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국제기구차원의 개념 정의도 이루어졌다. 

OECD는 농업부문이 식량 및 섬유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에 더해 환경보전, 경관형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의 유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FAO(식량농업기
구)는 다원적 기능을 식량생산과 고용창출 등 직접적인 영향과 타 산업에 인적자원 제공, 

자본 축적, 식량안보, 환경 외부효과, 농촌 인구 유지 등의 간접적 기능을 포괄하는 기능
으로 정의하였다. WTO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NTC)’이란 개념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즉 농업이 1차적 생산기능 기능 외
에 비시장 가치, 특히 다양한 환경적 편익(environmental benefits)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국제적으로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한데, 나름의 공통점을 찾아보
면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유찬희, 이명기, 남숙경, 임정빈, 

심영규, 김상태, ｢주요 국가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및 국내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6, 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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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기능은 식량 생산기능과 환경보전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이해되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만성적 저소득, 기후변화 및 빈번한 재

해 발생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 분야의 정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아졌다. 즉 전통적인 식량 생산 및 환경보전 기능 외 지속가능성 기

반으로 농업․농촌이 제공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기능과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19) 

본 법에서 사회적 농업을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사
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20)에서 정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치

안 제3조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

책을 시행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부과된 의

무의 이행조치로 중앙정부의 사회적 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지방정

부의 사회적 농업 지원계획 수립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안 제7조에 따

른 사회적 농업육성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사회적 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

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시․도의 광역단체장)에게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회적 농업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여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다.21) 이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 특정 시․도 단체장의 자

의적 판단에 의해 사회적 농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

19) 농촌경제연구원이 200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특히 2016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1.2%가 농업․농
촌 기능 중 사회․문화적 다원적 기능이 가치가 있다고 응답을 했고, 또한 응답자중
54.6%가 ‘국가 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
담 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유찬희, 이명기, 남숙경, 임정빈, 심영규, 김상태, 상게서, 60-61쪽 참조.

20)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밑줄첨가)

21) 안 제5조(시도별 사회적 농업 지원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회적 농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밑줄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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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정책이 온전히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제가 있다.

농업관련 기본법에 해당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22) 현재 사

회적 농업 시범사업의 근거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23) 시․도 계획의 수립여부는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 법안도 시․도 계획의 수립여부는 의무사항으로 규정

하고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농장의 지정과 지원

안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및 사회적 농장

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적 농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24) 현행법상 ‘지

정’제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본 법안에서는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이라는 법률 제명과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

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안 제10조 제1

항의 규정을 통해 “지원․육성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의 의미로 볼 수 있

다.25) 즉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거나 자생적인 영업능력이 부족하지만 국

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특정한 기관을 지

정하여 그 기관이 활동을 계속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본 조에서의 지정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26) 사회적 농업

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
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밑줄첨가)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7조(시·도계획 및 시·

군·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
다. (밑줄첨가)

24)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제10조.

25) 지정은 현행법상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나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일관된 원칙을 찾기 어렵다. 현행 지정 제도는 ①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②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③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④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2017.12, 141쪽.

26) 법제처, 상게서, 149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방안 고찰 / 전용일  351

사업에 민간의 참여에 있어 참여과정에서의 문턱을 낮춰 개인 및 단체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육

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지정제도를 선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향후 사회적 농업 사업의 확산을 위한 도입기의 낮은 문턱은 참여자들의

전문성, 운영능력, 성과 등을 분석하여 사회적 농업의 목적과 목표를 충분히 인

식하고 전문 역량을 갖고 있는 개인 및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

이나 ‘인가’와 같이 약간의 문턱을 높일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지정농장임

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다.27) 또한 지정농장

은 농업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28) 사회적 농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협력관

계 구축비, 취약계층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개선비 등의 재정지원도 받

을 수 있다.29) 뿐만 아니라 지정농장은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 및 물품

을 대부 받거나 이용할 수 있고,30)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참석,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각종 판로

확대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다.31)

사회적 농업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된다. 그간 산업화가 진행되어 오면서 농촌이

란 공간과 농업은 우리 사회에서 등한시 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영역이 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은 국가와

사회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근간으로 농업과 농촌이 등한시 되거나 소

멸되어 없어지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사회적 농업 역시 이러한 전제

에서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유입시켜 농업 및 농촌분야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이를 토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돌봄, 복지, 고

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결국 사회적 경제 영역 자체가 우

리 사회에 뿌리 내린지 10년도 안된 상황에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새로운 시작

을 위해서는 그 도입 및 정착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 육성 및 지원책이 절대

적으로 요구된다.

27)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제10조 제2항.

28)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제11조.

29)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제12조.

30)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제13조.

31)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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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의 제기

1.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상 사회적 농업 활동 주체성 제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골자는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이

를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교육, 복지, 고용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지원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이 된다. 즉 ‘농장’이

아니면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다른 개인 및 단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통

상 농장의 사전적 의미는 농사지을 땅과 농기구, 가축, 노동력 따위를 갖추고

농업을 경영하는 곳으로 풀이된다.32) 다시 말해 ‘농장’은 우리법제에서 정의되

고 있지 않은 개념인데, ‘농장’은 중세 유럽, 일본에서 성행하던 제도로서 농업

생산에 관련된 토지 및 시설 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농가주택, 농지, 농

기계, 농업시설 등 일체를 포함하는 재산적 개념으로 농장이라는 단위가 등장

했고, 이는 민법상 거래의 단위였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농업경영이 이루

어지는 농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토지의 대

부분은 일반적으로 농지가 될 것이다. 

현행법상 농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인 농지의 소유와 임대차는 대부분

이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인 ‘농업법

인’만 가능하고 일반 개인 또는 단체는 법이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능하다.33) 요컨대,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에서 제시한 지원 대상을 ‘사회

적 농장’으로 한정할 경우 현행법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인 농

업경영체를 제외하고는 일반 개인 및 단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농지

를 기반으로 한 농장을 갖출 수 없게 되어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없

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복지, 고

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농업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사회적)협동조

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체들과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등 취약계

층에게 돌봄과 복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보통 사회복지법인)

32)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1512dc328f3409b8cae8facf1b36865 표준국어대사전
‘농장’으로 검색. (검색일자 2019.10.23.)

3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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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달성 될 것으로 보인다.34) 농업경영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농업법인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요자인 취약계층간의

연결고리 또는 중간지원조직체로서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및 수요조사와 조직화에 보다 유리

한 측면을 갖고 있다.35) 

요컨대, 현재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의 지원 대상을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사회적 농장’ 으로 한정할 경우, 많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단체들이 사회적 농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수동적․제한적 위치에

놓여 이들의 적극적 참여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적 농업활동의 주체성을 살펴보는데 있어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농업을 국가차원의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배경은 1978년

법률 제180호에 의해 정신병원이 폐쇄되면서 이를 대체할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을 더 이상 치료 목적으

로 병원에 ‘격리’ 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들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

들에게 돌봄과 고용 같은 새로운 관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정신질환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과 고용을 담당한 조직이 주로 사회적 경제조직체 가운

데 하나인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다.36)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이러한 돌봄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농업 활동을 착안하였고, 1979년에 사회적 농업이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플로렌스(Florence)시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사회적 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날 약 2,000여 곳의 농장이 전국에 분포하게 되었다.37) 

34)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경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회에 3건의 사회적경제법이
계류 중인데, 각각 사회적 경제기업(조직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공통적인 사회적경
제기업의 범위는 개별법을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
법인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역농협․수협․산립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
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13개 조직이다. 관련법안 참조.

35) 현재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시범사업’에 전국 18개소
(’18, 9개소, ’19, 9개소)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사회적 농업 실천을 하고 있다. 이들 가
운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14개소, (사회적)협동조합 3개소, 사단법인 1개소
로 구성되어 있다. 

36) 사회적 농업은 농업경영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조직이 지역에서 농업자원을 사회적
활동과 결합해 수행하는 실천의 형태로 농촌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호부조의 형
태로 나타났던 활동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포섭하는 사회
적 농업의 이념에 따른 실천이 등장한 직접적 계기는 정신병원의 해체에 따라 정신장애
인 등을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위해 시작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에 농업이 도입된 데
서 찾을 수 있다. 하마다 켄지,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 배려와 성숙”, ｢농정연구｣ 66

호, 농정연구센터, 2018.7,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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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법제의 틀 안에

서 사회적 농업을 지원한다.38)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법39)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 사회적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

면, 우선 사회적 농업은 개인, 그룹, 사회적 협동조합에 의해서 행해지는 농업

인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40) 나아가 사회적 농업활동은 사회

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국가에 등록된 사회 진흥 단체, 개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활동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41) 특히 사회적 협

동조합가운데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 수익의 대부분을 농업활동에서 창출하여

농업관련 매출액이 30% 이상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본 법

의 목적을 위해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을 사회적 농업 행위자로 간주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42)

주목할 점은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본 사회적

농업법에 의해 토지를 양도받거나 임대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농업법은 농업

공공토지와 지방정부에 속하는 ‘토지의 양도와 임대 시’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설립을 위한 활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3) 여기서 ‘토지의

37) 임송수, 김승애, “유럽의 사회적 농업개관과 이탈리아 사례”, ｢세계농업｣제195호,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16.11, 19쪽 참조.

38)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제1조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a) 사회보건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의 운
영․관리, b) 농업, 공업, 상업 활동의 전개 및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서
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의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보편적 이익추구
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의 농업활동의 범주에서 사회적 농업활동 행위주체
가능성이 도출된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실태 조사” 호
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188쪽.; 한편,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법’은 사회적 협동
조합을 두 유형으로 구분 한다. a 유형은 일반협동조합과 유사하며 기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공공서비스(재가복지,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아동 돌봄 시설 등 돌봄과 교
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차이가 있다. b 유형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b 유형에 속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30%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하며, 자원봉사자가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김정현, “이탈리아 헌법과 협동조
합법제”,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83쪽 참조.

39) 이탈리아 21개 주 가운데 13개 주가 사회적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
다. 2015년 8월에는 주정부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의회차원의 사회적 농업법(L. 18 

agosto 2015, n. 141.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을 제정하였다. 

https://www.cliclavoro.gov.it/Normative/Legge_18_%20agosto_%202015%20n.141.pdf(방문
일자 2019.9.30.)

40)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법 제2조 제1항.

41)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법 제2조 제5항.

42)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법 제2조 제4항.

43)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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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와 임대 시’ 라는 규정을 통해 사회적 농업활동 행위자로 인정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양도받거나 임대 할 수 있

다고 하여, 해당 법에서 농지 소유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법제상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에서
허용한 경우외 다른 법에서 농지소유에 관해 특례를 둘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탈리아 농업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44) 이런 이유로 ｢사회적 농업육

성법안｣ 자체에서 사회적 농장 외 다른 단체의 사회적 농업활동 주체성을 인

정한다고 해도 농장 구축의 토대가 되는 농지 소유의 불가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게 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농업법인 개념의 제한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농업생산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소유는 ‘경자유전’의 원칙상 농사

를 업으로 삼아 삶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봉건시대의 산물인 소작제는 금지되며, 농지를 임대차할 경우에

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정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에서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농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이다.45)｢농지법｣제6조는 ‘농지 소유 제한’이라는 제목 하에 제1

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

지 못한다.” 고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는 농업활동을 하는 자인 농업경영체로 자연

인인 농업인과 법인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다.46) 헌

법과 농업관련 법률에 따라 ‘경자(耕者)’는 자연인으로서 농업인과 법인으로서

44)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45) ｢농지법｣은 1994년 12월 22일 제정(법률 제 4817호)되었고,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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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인이 ‘경자(耕者)’에 해당되며, 이들 3인만 농업

경영체로서 농지를 소유하여 농업활동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농촌사회에 기반

을 둔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 등이 농업법인이 아닌 기존의 법인격

을 갖고 농업활동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법인격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지 않는 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법제상 ‘경자(耕者)’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행｢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농업활동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단체가

농업법인이 되지 않을 경우｢농지법｣상 사회적 농업 활동의 필수 요소인 농장

을 갖추기 위한 ‘농지’의 소유는 불가능 하다.

Ⅳ.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우선 농촌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농

업을 영위할 경우 이를 농업경영 활동으로 보아 경자유전의 원칙상 ‘경자(耕

者)’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경자(耕者)’로 인정할 경우 농지

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1. 헌법 제119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해석

‘경자유전의 원칙’은 ‘경자(耕者)’ 즉 ‘실재 농업활동을 하는 자’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즉 투기나 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니라 직접 경작에

종사하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업은 국민의 생존권과 관

련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각국은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예외 없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일례로 스위스는 헌법

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법률로써 경자 유

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우리의 법률보다 한층 강

화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47) 근래 대만이 경자유전

의 원칙을 폐하였는데, 이로 인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우리나라 농지의

10배 이상으로 폭등하였고, 농촌은 농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을 정

47) 사동천, “경자유전의 원칙”, ｢홍익법학｣ 제18권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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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붕괴되었다.48) 우리나라도 부동산을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재산증식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정부는 수시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오

고 있다. 그나마 농지만큼은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농지법｣을
통해 ‘경자(耕者)’가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농지가 투자

나 투기로 인한 재산증식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지는 않고 있다.

‘경자’의 개념이 외견상 ‘실재 농업활동을 하는 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농업이라는 ‘농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자’로 볼 수 있다. 실재

사회적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법인으로서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소수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단법인이 분포하고 있다.49) 또한 사회적 농업활동은 실재 농장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현지 농업인의 지도와 감독아래 농작물의 재배기 동안 일반적인 농

업활동과 똑같이 영농에 참여하여 농작물을 재배․출하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일련의 농업경영 행위이다. 소득이 분배되는 방식과 내용은 별개의

문제며, 실재 농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창출되고 이 소득이 창출되기까지 특정

작물에 대한 실재의 농업활동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는 전통적인 농업활동에 사회적 농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정확히는 사회

적 농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없었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아주 최근

들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

지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농업 지원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

는 주체들로 예측해 보건데,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전통적인 농업법

인 뿐만 아니라 향후 농업활동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

단법인 및 복지법인 같은 비영리법인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실

재 농업활동을 하는 자’가 ‘경자’라면 형식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

인만이 아니라 실재적으로 사회적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자 역시 ‘경자(耕者)’로

보아야 할 것이다.50) 

48) 사동천,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상속인이 농지를 불법적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농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홍익법학｣ 제20권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562쪽.

49) ‘2019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시범사업’에 선정된 18개소 대상
50) 농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농사를 짓거나 농사와 관련된 행위를 하여 얻는 ‘농업이
익’과 농지를 단지 소유함으로써 얻는 ‘소유이익(소유농지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어 농지가
격이 상승함으로써 얻는 이익, 또는 소유 농지의 이용규제가 완화되어 보다 수익성 높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반영하여 소작제도를 금지한 원래의 취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정당한 농업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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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농업법인으로 인정

가능성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해석상 농업활동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농업활동을 영위할 경우 이는 농업경영으로 인정되어

해석상 농업경영체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석상 경자(耕者)로 보아 농

업경영체로 인정된다고 해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

업법인으로 규정되어야 ｢농지법｣상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현행 규정은 영농조

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만을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가령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의 제정․시행을 전제로 ‘사회적 농업 육성법상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을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인정할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

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영어조

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

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

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되었다.51) 즉 본 법의

제정 취지는 농업부분만 살펴보면, 농촌에 터 잡고 농업을 업으로 삼아 살아온

농업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예비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수단과 지원책

마련, 농업후계자 양성, 농업의 규모화를 위한 농업법인의 설립 지원, 선도적

농업회계기준을 만드는 것이 제정 취지이다. 특히 농업인의 지원 수단으로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소작제도가 임대차 제도로 바뀌어 농업인이
정당한 농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다.’는 원칙의 의미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의 소유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즉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느냐 무시하느냐 하는 것은 농지의 소유
이익을 농업인만 누릴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비농업인도 누릴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
제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관련 헌법조항 현황 및 개정
방향｣, 한국농업경제학회, 2017.6, 38쪽.; 이러한 농업이익과 소유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현
행법상 농업법인이 아닌 농업활동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조직체나 비영리단체가 사회
적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농업활동’을 통한 이익추구행위이므로
‘농업이익’을 얻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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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와 더불어 농업의 규모화 및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조직체를 만들게 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제도를 두게

되었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법안｣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상 협동조합, 사회

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 기업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체로 부르는데 이견이 없

다. 이 법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체를 13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인 민법상 사단법인, 비영리 복지단체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각자 본

래의 설립목적과 취지 그리고 주된 사업영역을 갖고 만들어진 단체다. 비록 이

러한 단체들이 행하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농업활동이 일견 농업경영으로 보여

마치 농업법인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해당 단체들의 애초 설립 목적과

취지, 그리고 주된 사업영역이 사회적 농업의 영위는 아닐 것이다. 여러 사업

영역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사회적 농업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한다면 애초에

농업법인으로 법인격을 설립하면 될 문제다.

따라서, 비록 사회적 농업활동이 특정 단체의 ‘농업경영’ 행위로서 ‘경자(耕

者)’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갖는다 하여, 사회적 농업행위 하나만을 보고 다른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농업법인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 기본법｣상 공익기능 및 농촌의 삶의 질 개선

기능 인정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을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농촌의 공익적 기

능의 일환으로서 보편적 농업복지의 한 형태로 뿌리내려 있는 사회적 농업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다. 따

라서 전통적인 식량생산 및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농지소유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농업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사고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다. 이미 농업

의 다원적 기능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다양한 농업․
농촌활동이 인정되고 있으며,52) 이러한 농업․농촌의 다원성과 공익성에 기초

52) 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심 정책사례로 첫째, EU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들 수 있는데, 두 개의 기둥(Two Pillar)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기
둥(the First Pillar)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직불제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두 번째 기둥(the Second Pillar)은 농촌정책이 중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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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농업정책의 한 형태로 농업에 교육․고용․돌봄․치유와 같은 복지를 더

한 사회적 농업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우리 법제에서도 인정되

고 있는 내용이다. 농업농촌 분야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은 제2조제1호에서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

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

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고 명

시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공익적 기능 원리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농업․농촌
의 가치로 가족농 보존, 농촌인력 고용의 유지, 농촌 문화유산 보전, 농촌사회

유지, 생물적․생태적 다양성 보존, 농업․농촌을 이용한 여가선용 제공, 농촌

관광자원 공급, 토양과 물과 공기의 정화, 관개시설 보존, 생물에어지 보존, 음

식의 질과 안정성 향상, 농촌 경관, 식량안보, 동물복지의 함양 등을 들 수 있

다. 이는 농업생산을 전제로 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논리보다 포용적이고 폭

넓게 추구될 수 있는 원리로 받아들여진다.53) 

요컨대, 사회적 농업활동은 전통적인 식량생산과 환경보전이라는 관점을 넘

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입각한 농업활동이며, 

나아가 농촌의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 식량안보, 농촌경관, 농촌사회 유지, 농촌

인력 고용의 유지, 농촌문화 유산 보전 등과 같은 직접적 측면과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이라는 사회적 측면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활동이다.

4. ｢농지법｣ 상 농지소유 가능성

사실 ｢농지법｣상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은 농지의 소유와 관련된 부

분으로 특히 비농업인 상속인의 농지취득 및 이농자의 농지취득과 같은 비자

경자의 농지소유가 문제된다.54) 즉 누구든 농지를 소유한 후 농업활동을 하지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 환경 및 경관보전, 경영안정과 빈곤퇴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
책들이다. OECD 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앙정부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정책 참여자를 농촌자원 개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 지역자산의 가치함양, 유휴자원의 이용, 농촌의 다양
한 경제부문 발굴, 보조금정책에서 투자정책으로 전환, 모든 수준의 정부가 정책에 참여- 

으로 농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관련 헌법조항 현황
및 개정방향｣, 한국농업경제학회, 2017.6, 67-69쪽 참조.

53) 농립축산식품부, 상게서, 72쪽.

54) 대표적으로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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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비자경’ 또는 ‘비경자’가 논란이 되는 것이고 농업활동을 영위할 경우 이

는 ‘경자(耕者)’가 되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 논의 한 헌법상 ‘경자유

전의 원칙’의 해석과 ‘농업의 다원성’ 및 ‘농촌의 공익성’ 이 인정되는 전제하에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단체는 사회적 농업활동을 하는 자이므로 ‘경자(耕者)’로 보아 농지법 제

6조 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소유가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농촌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

인이 행하는 사회적 농업활동을 ‘경자(耕者)’의 행위로 인정한다고 해도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법인과 다른 단체 간의 설립목적

과 취지 및 주된 사업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법인격을 농업

법인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소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농업의 헌법상 가치,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농

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후술할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에서 사회적 농

업활동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규정할 경

우｢농지법｣제6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지법｣제6조제2

항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한 농업경영체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 열거 조항에 ‘｢사회적 농업 육성법｣상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농업활동

을 위해 소유하는 경우’ 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우리 헌법과 농업법제에서 받아들여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농촌

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
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상속인의 농지소유권을 보다 강화해 준 측면이 있지만, 비자경
농지가 점차 늘어나게 되어 경자유전의 원칙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헌법 제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법｣의 문언, 체계, 연혁, 입
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은 것은 해
당 법률조항에 담긴 입법자의 의도를 곡해 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그간 상속으로 취득한 1

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농
지법｣ 제10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어 농지처분의무가 있다고 여겨온 농지행정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허강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상속농지 관리의 법적 검토- 대
상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 ｢토지공법연구｣ 제87집, 한국토지
공법학회, 2019.8, 205-2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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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더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사회적 농업 지원시범사업’의

근거법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라는 점과

이 특별법 제정의 준거가 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을 다루고 있는 점을 보면 농촌지역의 보존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는 사회적 농업활동에 대해 농지

소유의 예외적 허용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농업활동에 대해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예외적 소유를 인정할 경우, 농지소유의 상한은 반

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의 상한은 상속에

의한 소유상한(제1항), 이농자의 소유상한(제2항),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의

소유상한(제3항)을 들고 있다. 이는 ‘비경자와 통상 본업으로서의 농업경영활동

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체 및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농업 역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본업으로서의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므로 일정규모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소유상한의 범위는 1만 제곱미터 정도가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사회적 농업활동 역시 실재적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에 가깝고 단순한 주말체험농장과는 그 농업경

영방식이 차이가 있으므로 1천 제곱미터보다는 커야할 것이다. 다만 사회적 농

업활동이 주로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대규모 인원에게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문제와 관리상

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소규모 인원이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나

라 농가 평균 재배면적이 1ha(1헥타르= 3,025평= 1만 제곱미터) 에 미치지 못

하다는 점, 사회적 농업 참여 취약계층의 영농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적 자

립이라는 점, 만약 사회적 농업활동에 참여한 취약계층 가운데 직업으로서 농

업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때는 농업인이 되어 정식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

해 대규모 농업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이 전문적으로 사회적 농업활동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수익창출(농업소득)을 올리고자 한다면 농업법인으로 법

인격을 전환해서 대규모 농업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과의 조문 간 조화 등을 고려하면, 농지소유를 무한정 늘려 영농의 규모화를

목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1만 제곱미터이하로 소유 상한을

정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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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상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제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상 지원 대상을 ‘사회적

농장’으로 제한했던 것을 ‘사회적 농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조

직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55) 즉 동 법안 제2조(정의) 제1

항 제3호 ‘사회적 농장’ 다음에 제4호를 두어 “사회적 농업활동단체”라 함은

사회적 농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을 말한

다고 정의규정을 추가한다. 그리고 동 법안 제10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뒤에

제11조(사회적 농업활동단체의 지정)를 두어 사회적 농업활동 단체에 관한 사

항을 추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6. 소결

사회적 농업활동 단체의 사회적 농업활동 행위를 외견으로 보이는 농업활동

모습을 중시하여 ‘경자(耕者)’의 모습으로 보아 이들 단체를 농업법인으로 인정

하고 ｢농지법｣제6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업(법)인으로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

게 하면 흐름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농

업활동단체는 현행법상 농업법인과는 설립취지, 설립목적, 주된 사업영역이 확

연히 다르다. 사회적 농업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사회적 농업활동 단체의 사회적 농업활동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농

업의 헌법적 가치,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촌의 공익적 기능,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농업 지원시범사업’의 근거법령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서 다루고 있는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제반 규정 등을 종

55) 이탈리아에서 국가차원의 사회적 농업법을 제정한 목적은 주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 사회
적 농업 지원체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점도 있었지만, 또 다른 목적은 사회적 협
동조합이 수행해온 사회적 농업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농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사
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촉진․보급하
고자 한 것을 들 수 있다. 실제 이탈리아 최대 사회적 협동조합 전국조직(Legacoop)에 따
르면, 사회적 협동조합 가운데 사회적 농업에 관여하는 단체가 늘고 있으며, 사회적 협동
조합이 사회적 농업 활동단체가 되면 사회적 농업법의 규정에 따라 FEASR(유럽농업농촌
개발기금:농업지원기금), FSE(유럽사회구조기금: 사회적 활동과 훈련을 위한 융자기금), 

FESR(유럽지역개발기금: 지역의 수로와 도로, 기계 등 인프라 정비를 위한 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마다 켄지,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 배려와 성숙”, ｢농정연구｣ 66

호, 농정연구센터, 2018.7, 195-1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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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를 농지소유의 예외를 인정한 ｢농지법｣제6조제2

항에 따라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농장’은 우리법제에서 정의되고 있지 않는 개념으로 우리제도와는 맞

지 않는 개념이다. 우리법제는 ‘농지’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법적 정의를 갖고

있으므로 사회적 농장의 개념을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 보다는 안 제2

조 제1항 제3호는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로 바꾸고, 동조 동항

제4호를 두어 ‘사회적 농업활동단체란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사회적 경제조

직체 및 비영리법인’처럼 보다 구체화 시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에 지원 대상 확대규정
을 둘 경우, 이 규정을 토대로 ｢농지법｣제6조제2항 농지소유의 예외로서 ‘사회

적 농업 육성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적 농업활동단체의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소유’ 와 같이 규정할 수도 있겠다.

Ⅴ. 맺음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은 EU 여

러 국가에서 수십 년에 걸친 실천적 관행을 통해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

리나라도 농업 인구의 감소와 농촌지역의 쇠퇴라는 큰 난제에 봉착한지 오래

다. 위험사회로 인한 후천적 장애의 증가 및 범죄피해자 수의 증가, 일자리 부

족 및 고령화로 인한 고용의 문제, 다문화가정 및 북한일탈주민의 증가, 조손

및 한 부모 가정의 증가 등 ‘사회’라는 테두리에서 보편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아져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문제가 큰 과제

로 되고 있다.

농업 및 농촌의 여러 문제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

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농업은 노동의 한 형태로서 농업활동에 참여한다

는 보편적 사회활동을 경험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는 취약계층 스스로의 자존

감을 높여주고 사회로의 복귀에 자신감을 심어주어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보다 많은 단체가

사회적 농업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낮은 문턱과 많은 지

원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실재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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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직체와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농업활동 참여를 늘리고, 이들의 역할을 증

대시키기 위해 이들 단체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법제화 할 필

요가 있다.

사회적 농업이 농업 및 농촌이 안고 있는 제(諸)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

결책으로서 기능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 복귀를 돕는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농업관련 법제와｢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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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xpansion of Support Target in the Social Agriculture 

Promotion Bill to Vitalize Social Agriculture

-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farmland ownership for the social 

agricultural activities of non-agricultural management -

56)Jeon, Yong-il*

Social agriculture aims to help social adapt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cluding the disabled, the elderly, multicultural 

families, victims of crime, and social maladjustment through the agricultural 

activities. In addition, the labor power they provide can be seen as a mutually 

supportive activity to fill the poor hands of rural areas due to aging. This 

can be seen as a means of realizing people-centered agriculture that embraces 

the socially weak, rather than productivity and external competitiveness, which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industrial aspect of agriculture. In other words, 

social agriculture is a combination of welfare and employment in agriculture.

As social agriculture is selected as one of the top 100 governmental tasks 

in the current government, discussions on social agriculture are increasing. 

The reality is that our social agriculture does not have a practical model that 

has succeeded in a short period of less than a decade, and does not form a 

theoretical basis through long discussion. Despite artificial and somewhat out 

of order, the effort to materialize and focus on social agriculture preemptively 

in legal and policy terms is positively rated in order to create a theoretical 

basis and a practical model that suits us. 

The Social Agriculture Promotion Bill restricts the support of social 

agricultural activities to ‘social farms', that is, agricultural management 

organizations targeting farmer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However, for 

the initial settlement and spread of social farming,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support to an appropriate range so that more social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Public Policy, Teaching Professor.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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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actors can participat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ocus on 

whethe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based on 

agricultural activities are capable of farm-based social farming. Finally in 

order to carry out the social agricultural activities prescribed by the Social 

Agriculture Promotion Bill, first of all we had better discuss whether other 

organizations other than the agricultural management body can own the 

farmland by the Farmland Act, so we will consider the possibility of 

farmland ownership of these groups.

Keywords : social agriculture, social economy, the pluralistic function of 
agriculture, the public service function of rural areas, Farmland Act




